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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트랙터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적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1. 경찰은 2025. 3. 23. 오후2시경 갑작스레 전봉준 투쟁단에게 트랙터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한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에 대한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경찰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제한통고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통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제한통고는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내용을 침해합니다. 나아가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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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로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3. 또한, 과거 남태령에서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 차로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행진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자명합니다. 나아가 일부 차로의 

제한을 통해 충분히 행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금까지 수십차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나아가 법원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의 요청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정지결정을 

촉구하는바입니다. 

 

2025.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집회ˑ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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